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된다.위원 수가 

현재보다 3 배 이상 늘고,활동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30 일 지속가능발전위에 따르면 현재 

25 명인 위원 수를 80 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위 규정(대통령령)을 다음달 

개정할 예정이다.지난 2000 년 설립된 위원회가 다음달 3 기 위원회 발족에 맞춰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3 기 위원장에는 고철환 서울대 교수가 내정된 상태다.위원회는 16 개 

광역자치단체·광역의회·시민사회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48 명과 대통령이 학계·여성계·산업계 

등 직능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는 32 명 등 모두 80 명으로 구성된다.  

1·2 기 위원회가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3 기 위원회의 무게중심은 환경정책 관련 

사회갈등 해소로 옮겨진다.이와 관련,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불광동 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기능개편·역할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환경정책의 소극적인 사전검토와 조정에만 그쳤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당사자간 공정한 

문제해결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터널,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터널공사 등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은 당사자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앞으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법과 제도개선에도 나서게 

된다.사회갈등은 ▲지자체나 관련부처 차원의 해결 ▲국무조정실의 조정 ▲대통령의 

직접조정 등 3 단계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